
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5. 8. 18.(월)

<보도내용>

□ 2025.8.18. 이데일리 ｢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본격 추진…부지 선정 

험로 예고｣ 기사에서,

① 이데일리는 “원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반경 30㎞ 이내인 데 비해 고준위 

방폐물 시설은 5㎞로 정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”,

② “전북 고창군 등 원전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방폐장에 대한 보상이나 

의사결정에는 참여를 못하는 곳이 생긴 것이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① 원자력발전소는 ｢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｣에 따라 반경 30㎞ 이내의 

지역이 아닌 반경 5㎞ 이내의 읍·면·동을 지원하므로 사실과 다름

* 고준위� 방사성폐기물� 관리시설은� ｢고준위� 방사성폐기물� 관리에� 관한� 특별법｣ 및�
’25.9.26� 제정�예정인�동법�시행령에�따라�반경� 5㎞� 이내의�시·군·구� 지원할�예정

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현시점

에서 특정 지자체의 지원 범위 해당 및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알 수 

없음

* 고준위� 방사성폐기물� 관리시설은� 원자력발전소와� 별개의� 시설로� 고준위� 방사성폐기물�

관리시설�부지는�공모,� 신청�주민투표�등을�거쳐�선정될�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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